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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반 현 황

조직․인력 6과 33팀 238명/237명 (정/현원)

재 무 국 (2024. 4. 5. 기준)

재 무 과
(6팀)

정47/현45

재산관리과
(4팀)

정22/현22

계약심사과
(7팀)

정42/현42

세 제 과
(5팀)

정31/현32

세 무 과
(6팀)

정59/현60

38세금징수과
(5팀)

정37/현36

※ 시간선택제임기제 9명(재무과 3명, 38세금징수과 6명) 별도

기 능

과 별 주 요 업 무

재 무 과
 ○ 자금관리, 지출･계약, 세입･세출 결산
 ○ 계약제도 개선,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등 

재 산 관 리 과
 ○ 주요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계 약 심 사 과
 ○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

세 제 과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및 부동산가격 공시 지원
 ○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세 무 과
 ○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

38세금징수과
 ○ 현･과년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
 ○ 자치구 체납시세 관리 및 지도감독



세입․세출 예산(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최종)

증 감
금액 비율

합 계 24,474,238 27,721,761 △3,247,522 △11.7%
시 세  24,235,274  24,112,184    123,090 0.5%
세 외 수 입 237,602 353,209 △115,607 △32.7%
보 조 금 1,362 1,511 △148 △9.8%
보 전 수 입 등 - 3,254,857 △3,254,857 △100.0%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최종)
증 감

금액 비율
합 계 3,142,642 3,249,714 △107,072 △3.3%

인 력 운 영 비
( 통 합 편 성 )  852,615  815,591 37,024 4.5%
기 본 경 비 852 2,103 △1,251 △59.5%
재 무 활 동  15,981  16,443 △462 △2.8%
사 업 비 2,273,194 2,415,577 △142,383 △5.9%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1,832 1,550 282 18.2%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24,353 25,351 △998 △3.9%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48 28 20 71.4%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813 1,808         5 0.3%
시세입 목표달성 13,454 5,100 8,354 163.8%
조세정의 실현 5,969 6,463 △494 △7.6%
타 기관 지원 2,225,725 2,375,277 △149,552 △6.3%
자치구 재정보전금 1,719,754  1,790,746 △70,992 △4.0%
시세 징수교부금 503,317  581,888 △78,571 △13.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654 2,643 11 0.4%

재 산 현 황 ( 市 ) (2022 회계연도 결산 기준)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천㎡) 동 수 면 적(천㎡)

합 계 57,560 106,434(100.0%) 69,989 13,277(100.0%)
행 정 재 산 55,500 105,028( 98.7%) 6,232 5,660( 42.6%)
일 반 재 산 2,060 1,406(  1.3%) 63,757 7,617( 57.4%)



  Ⅱ . 주요 현안업무 보고

       

1. 재정운영 성과분석 및 환류를 위한 결산검사 추진

2. 재산관리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

3. 서울형 품셈 개발 확대로 공사의 품질 제고

4. 시민 생활현장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강화

5. ‘스마트폰 체납 안내 및 납부서비스’확대 운영

6.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대응 현황

7.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 추진으로 징수목표 조기달성



1 재정운영 성과분석 및 환류를 위한 결산검사 추진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들을 통해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적법성, 재정 
운영 성과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도 제고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동법 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 승인

 ㅇ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7조
 추진경과

 ㅇ 2023회계연도 결산 추진 계획 수립   : 1.12.(금)

 ㅇ 결산 검사위원 선임(안) 의결(제322회 임시회) 및 위촉식  : 3. 8.(금)

 ㅇ 2023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서 작성   : 3.20.(수)

 결산검사 추진

 ㅇ 검사기간 : 4.15.(월) ~ 5.19.(일), 35일간
   - 총괄설명회 4.15.(월), 결산검사 25일(4.15.~5.9.), 검사의견서 작성 10일(5.10.~19.)

 ㅇ 검사위원 : 17명(시의원 3명, 민간위원 14명)

 ㅇ 검사장소 :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
 ㅇ 검사대상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22종) 등
 향후계획

 ㅇ 결산승인(안) 및 결산서 의회 제출   : 5.31.(금) 까지
 ㅇ 의회 결산(안) 심사 및 승인(제1차 정례회)   : 6.28.(금) 까지
 ㅇ 결산 결과 고시   : 7. 3.(수) 까지
작 성 자  재무과장 : 권순기 ☎2133-3211 결산물품팀장 : 김재원 ☎3235  담당 : 정연민 ☎3259



참고자료  결산 업무 흐름도



2 재산관리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

 국가․지자체 재산의 소유와 점유 불일치로 인한 재산관리 비효율을 해소
하고자 중앙 부처와 협력하여 국․ 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 지속 추진

 추진배경

 ㅇ 지자체 시행 이후에도 국가와 지자체 간 재산 소유권 관계가 미정립된 
채로, 기능 유지 등을 위해 상호 재산을 사용함에 따라 관리 비효율 초래

 ㅇ 국가와의 상호 점유재산 교환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추진 필요 
 추진내용

ㅇ 기재부와 노후 경찰관서 중심으로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1차 교환 완료
   ※  [취득] 국유재산(19필지, 545억원) ⇔ [처분] 시유재산(10필지·29개동, 544억원)
  － 지적현황 조사, 현장점검 등 정밀 검토, 재산교환 목록 확정(`23.7~9월)

  －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감정평가 등 재산교환 사전 절차 이행(`23.8~12월)

  － 교환계약 체결(`24.1.25.), 소유권 등기 이전(`24.4월 중)

ㅇ 1차 교환이후 남은 재산 검토, 타 부처 재산 등을 포함하여 2차 교환 추진(4월~)
  － 국가점유 시유재산  ‣ 1차 교환 이후 남은 경찰관서(체비지 등) : 35필지, 33개동

      ‣ 청와대·군사시설 등 경찰관서 이외 국가점유 시유재산 : 9필지, 2개동 

  － 시 점유 국유재산  ‣ 소송중으로 제외했던 재산(탄천물재생센터 등) : 152필지

      ‣ 실제 점유면적 분필 등 사전검토 필요 재산(서울공예박물관 등)  : 45필지  

       ‣ 기획재정부 이외 정부부처 재산(국토교통부·환경부 등)        : 111필지

 향후계획

 ㅇ 지적 현황조사, 현장점검 등 2차 교환대상 정밀 검토작업 실시(4~6월)
 ㅇ 관련부처‧ 각 재산관리관과 협의 및 목록 확정, 기재부에 교환 요청(7~8월)
 ㅇ 공유재산심의(9월), 관리계획(12월), 감정평가(`25.1월), 교환계약(`25.2월)
작 성 자 재산관리과장 : 이철희 ☎2133-3271 재산정책팀장 : 최병천 ☎3272 담당 : 정수연☎3276



3 서울형 품셈 개발 확대로 공사의 품질 제고

 서울형 품셈 개발 확대로 합리적 원가 산정기준 마련 및 설계 품질·
시공 안전성 제고

 추진목표

 ㅇ 표준품셈이 없거나 현장에 맞지 않는 공종의 합리적 원가 산정기준 마련
 ㅇ 민간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품셈 개발로 설계품질 및 시공안전성 제고

 추진내용

 ㅇ ’11~’23년 총130개 서울형 품셈 개발 및 심사 적용으로 777억원 절감
  － 토목 59개, 건축 12개, 조경 14개, 기계 19개, 전기 26개 개발

  － 개발 품셈은 4,779개 사업 계약심사에 적용하여 777억원의 예산 절감

 ㅇ ’24년 3월 신규 서울형 품셈 18개 개발완료 및 정부품셈 8개 등재 추진
  － 협회,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계 분야 10개 및 전기 분야 8개 품셈 개발

  － 전기 분야 8개 품셈은 하반기 정부품셈으로 등재 및 전국 지자체 전파

 ㅇ 알기 쉬운 ｢서울형 품셈 해설서 2.0｣ 제작 및 대내·외 배포(3월)
  －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ㆍ도식 등을 활용한 해설서 제작

  － 본청ㆍ사업소, 자치구, 공사ㆍ공단 등 관련기관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향후계획

 ㅇ 서울형 품셈 11개(토목 7, 건축 1, 조경 2, 기계 1) 신규 개발 : ~ ’24년 12월
 ㅇ 서울형 품셈의 정부품셈 등재 추진                 : ~ ’24년 12월

작 성 자 계약심사과장 : 김일 ☎2133-3300 토목심사1팀장 : 김영백 ☎3324 담당 : 최원혁 ☎3327



4 시민 생활현장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강화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소상공인 등 
세금 약자의 세금 고민 해결 및 권익 보호 강화

 추진방향 

 ㅇ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아파트, 이동보건소, 
쉼터 등 수요집중시설로 확대하여 수혜지역 다변화 (총 42회 예정)

 ᄋ 제6기 마을세무사 무실적동 통폐합 등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

’22~’23년(제5기) : 428명  ’24~’25년(제6기) : 296명

 추진내용

 ᄋ 시민 만족도가 높은‘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수요집중시설로 확대(4월~)
   - 시 유관부서 및 자치구 협조를 통한 상반기 상담기관 수요조사 실시(1~2월)

     ‣ (상반기) 복지관 6회, 전통시장 등 16회 총 22회 현장 세무상담 실시 예정

   - ’24. 3월말 현재 복지관 3회, 전통시장 등 2회 총 5회, 47명 세무상담 실시

    ※ (’23년) 복지관 10회, 전통시장 등 25회 총 35회, 305명 현장 세무상담 실시

 ᄋ 제6기 마을세무사 출범에 따라 시민과 동행을 위한 홍보 강화(4월~)
   - 다중이용시설(동주민센터, 은행 등)에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포

   - 시 및 자치구, 동주민센터 누리집에 마을 세무사 명단 현행화 및 자치구 

소식지 게재, 전광판 표출 등 홍보 강화    

 향후계획

 ㅇ 상반기 대상기관 ‘찾아가는 세무상담’ 지속 실시      : ’24.4월~ 
 ㅇ ’24년 하반기 상담기관 수요조사 실시 및 상담 시행   : ’24.7월~
작 성 자  세제과장 : 서은경 ☎2133-3350 세제정책팀장 : 김형구 ☎3352 담당 : 박상웅 ☎3355



5 '스마트폰 체납 안내 및 납부서비스' 확대 운영

 ’23. 11월부터 시범 운영한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서비스의 최적 
운영방안 마련 및 환급, 세외수입 체납 등으로 서비스 확대

 추진방향

 ㅇ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방안 마련
 ㅇ 지방세에 한정된 서비스를 환급 및 세외수입 체납 안내 등으로 확대
 추진내용

 ㅇ 묶음알림, 선별발송, 통계기능 제공하여 이용 편의성 증대(4월 완료)

   － 다수의 체납을 묶어서 한 건으로 알림 발송, 발송조건을 세분화하여 발송

   － 발송회차별, 일자별로 발송·수신·열람·납부 통계 제공으로 차기 알림발송 시 참조 

 ㅇ 발송 대상을 카카오페이 회원(30백만명) ➠ 카카오톡 회원(42백만명)으로 개편하여 
카톡안내 수신율 및 체납징수율 제고(5월)

 ㅇ 환급 카톡안내 후 ETAX로 환급신청하는 서비스 도입으로 환급신청 경로 확대(5월)

- (현행) 우편·문자 등으로 환급 안내 → (개선) 스마트폰 환급알림 서비스 추가

 ㅇ 체납 카톡안내의 수신율·열람률·징수율 분석으로 서비스 최적 운영방안 마련(9월)

   - 카톡안내 발송을 도와줄 협력자치구(14개구) 모집 및 월별 안내기준(세목/체납

건수/금액/연령/내‧외국인 등) 협의·발송 

   - 협력자치구의 체납 알림 발송 결과를 시에서 분석하여 효율 높은 최적의 

서비스 이용 방안 마련 →자치구에서 안내 시 활용토록 全 자치구로 전파 

 ㅇ 세외수입체납 카톡안내 서비스 구축 및 시범운영 개시(11월)

- 체납자에게 카톡알림으로 세외수입체납 안내, 본인인증 후 ETAX에서 체납액 납부

 향후계획

 ㅇ 카톡안내 서비스 결과 분석 후 보완점 개선하여 서비스 완성도 제고
 ㅇ 카톡알림으로 시민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신규업무 지속발굴 및 서비스 확대
작 성 자 세무과장 : 송영민 ☎2133-3380 세입총괄팀장 : 권선미 ☎3382 담당 : 박지수 ☎3434



6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대응 현황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서 개통되었
으나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여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우리시 세입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개요

ᄋ (추진주체) 위탁기관 행정안전부·전국 지자체 / 수탁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ᄋ (추진기간) 1단계(설계, ’19.9.~’20.4.)2단계(구축, ’21.2.~ ’24.2.) 3단계(서울시통합, ’25.11.까지)

      ※ 3단계(서울시 통합)는 4회 유찰(무응찰)로 사업추진 지연되었으며 2단계 개통 후 발주 예정 
ᄋ (사업체계) 행안부 전국 표준시스템 및 서울시 세입시스템을 차세대로 통합

ᄋ (총사업비) 2,884억원(國765억, 地2,119억) (서울시 분담금) 227억원 ☞127억원 지급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2단계 개통

ㅇ (개통일) ’24. 2.13.(화) / (운영기관) 서울시 제외 217개 광역·기초자치단체
ㅇ (개통결과) 다수의 오류 발생으로 대민서비스 및 세무업무의 지연 

또는 처리불가 ➠ 개선요청 3만건, 개통 이후 한달간 전국 26만건 민원발생

☞ (우리시 영향) 우리시는 차세대와 705종의 기능을 연계하여 이용 중으로 
자치구별 일 평균 40~50여 건 민원 발생 중

- 납세자대장에 미등록된 법인격 없는 사업자, 폐업사업자 등의 회원가입, 신고 등 업무처리 불가
- 신고·납부내역 조회 오류, 가상계좌 전송 지연, 묶음납부 오류로 수납완료 불가 등 Wetax 오류 발생

 개통 이후 대응 사항

ㅇ 행안부에서 오류 처리지침 미공지로 서울시에서 지침 마련 및 자치구 배포
ㅇ 묶음납부* 오류에 대하여 수기 수납정산 처리 및 모니터링

* Wetax에서 서울시와 타시도 부과분을 모아서 한 번에 납부하는 서비스 
ㅇ 연계 및 기능오류 점검하여 행안부에 수정 요구
  ※ (행안부) 4월까지 오류 보완 완료, 정기분 부과 일정(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에 따라 안정화 예정

 향후계획

ㅇ 오류 유형별 분석, 검토 후 행안부에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방안 제시
 ㅇ 발생빈도 높은 민원(법인격 없는 사업자의 회원가입 불가 등) 처리를 위한 자치구 지속 지원
작 성 자 세무과장 : 송영민 ☎2133-3380 세입총괄팀장 : 권선미 ☎3382 담당 : 박지수 ☎3434



7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 추진으로 징수목표 조기달성

 끊임없는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국가기관 등 협업을 통한 현장 징수
활동 강화로 체납시세 징수목표 조기 달성

 ’24년 체납징수 목표액 : 2,222억원

 ㅇ ’24. 3월말까지 1,187억원 징수(목표 대비 53.4% 달성)
 추진실적

 ᄋ 1조사관 2소송·범칙행위 고발 확행으로 재산 은닉자 강력 대응(연중)

   - 사해행위취소, 상속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등 소 제기 강화(예고 포함 44백만원 징수)

     ‣ 예고 40건(사해 12, 근저당 말소 8, 대위등기 26), 대위등기촉탁 14건
   - 체납징수 공무원 소송역량 교육(3~4월) : 내부전문가(2회), 외부전문가(1회)

 ᄋ 국가기관 등과 협업하여 체납자 추적 및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 전개 

   - 서울세관(MOU 3. 7. 체결)·건강보험공단(4월 합동수색)과 체납자료 공유로 협력 강화

 ㅇ 채권 일괄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 제공으로 시구 징수 강화(1~3월)
   - (1천만원 이상) 제1금융권 5,565계좌․제2금융권 103계좌 제공 : 12억원 징수

   - (1백만원 이상) 법원 공탁금 26,542건 제공(추진중), 보관금 등(4월 조회의뢰)

 향후계획

 ㅇ 국가기관 협업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현장 징수 활동
   - 시․관세청 합동 가택수색(5월,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가택수색(4월, 9월)

 ㅇ 시‧자치구‧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체납차량 합동 단속 추진
   - 시․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4. 30.(화))

   - 시․구․경찰청․도로공사와 톨게이트(하반기)․야간음주단속(11월)시 합동 체납차량 단속

작 성 자  38세금징수과장 : 오세우 ☎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452 담당: 곽배호 ☎ 3453



Ⅲ. 법령․제도 개선 건의사항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1.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개선 건의

   (세제과, ’24. 3. 5.)

□ 현황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세무대리인이
영세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지방세 불복업무를 대리 수행해주는 제도

*세부 지원 요건
①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
  - 소득금액&재산가액에 배우자분 포함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출국금지대상‧명단공개대상) 배제
②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청구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제외

□ 문제점

◦ 지원요건이 엄격하여 운영 실적이 미비함

   - 제도시행 후 현재까지 우리시 2건 지원
(’22년까지 전국적으로도 100건 지원)

□ 건의내용

◦ 청구세액 기준 상향(1천만원→3천만원 이하)

   - 제도시행(’20년) 이후 인상된 주택 매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세정환경에 부합하도록 상향 조정 

◦ 배우자 합산 조건 폐지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재산가액 조건 판단 시 배우자 
합산 요건 폐지하여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재산
가액이 소액임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 해소

    ※ 국세(국선대리인)도 배우자 합산하지 않음
◦ 영세법인지원 신설

   - 수입금액 3억 이하 및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영세법인도 지원 범위에 포함

   ※ 국세(국선대리인)도 영세법인 지원 신설
(2024. 4. 1.부터 시행 예정)

□ 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2조의2

(행정안전부)


